
000이 조속재결신청에 대한 가산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,

법 제30조에 따르면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

은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의 신청을 청구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재결신청의 청구가 있은 

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가 위 60일의 기간

을 경과하여 재결을 신청한 때에는 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「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3조의 

규정에 의한 법정이율(연 2할)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재결한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

다고 되어 있다.

한편, 판례에 따르면 재결신청 청구의 시기와 60일의 기간의 기산점에 대하여 수용에 관한 협의기

간이 정하여져 있다하더라도 협의의 성립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해졌을 때와 같은 경우에는 굳이 협

의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기다리게 하여야 할 필요성이 없는 것이므로 협의기간 종료전이라도 사업

시행자나 그 업무대행자에 대하여 재결신청의 청구를 할 수 있고 상기 규정의 60일의 기간은 협의

기간 만료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(대법원 1993. 7. 13. 선고 93누2902 판견 참

조)

관계자료(재결신청서, 사업시행자 의견 등)를 검토한 결과, 이 건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협의기간은 

2012. 6. 22.에 종료되었고, 신청인은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을 청구한 날은 사업시행자가 이 건 

)(청구를 접수한 날인 2012. 6. 11.로 신청인은 협의기간 중에 재결신청을 청구하였으며, 사업시행

자는 위 협의기간 종료일인 2012. 6. 22.로부터 60일 이내인 2012. 8. 21.까지 00토지수용위원회에 

수용재결을 신청했어야 하나, 사업시행자는 00토지수용위원회에 2013. 2. 12. 수용재결을 신청하였

다.

따라서,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 지연기간은 115일(2012. 8. 22. ～ 2013. 2. 12)임이 확인되므로

「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3조의 규정에 따라 법정이율(연 2할)을 적용하여 가산금 금

1,394,900원을 지급하도록 하다.


